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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주민들의 삶은 복원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생태환경과 사회경제구조를 지닌 두 어촌마을을 종단적·횡단적으로 비교해봤다. 연구결과, 사고의 사회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주민들은 그 피해에 적응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난복원력 변수로 자주 언급되는 사회자본, 경제자본,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사회자본은 주민들의 집단적 대응과 협력을 통해서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자본은 생계의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되기 어렵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경제자본이 개인과 집단, 공동체가 오염피해를 흡수하고 직접적으로 재난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복원력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본의 위축과 축소는 재난피해의 장기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성원들의 인적자본인 건강 및 고령화의 문제는 대응력과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없게 하는 주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초록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has the lives of the fishing village residents been restored?’ 11 years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To that end, the two fishing villages with different ecological environments and socioeconomic structures were compared in a long-term and cross-present research. Studies have shown that the socioeconomic damage of the accident, which has not recovered the lives of the residents, is still ongoing and residents are adjusting to the damage. In particular,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obtained with respect to social capital, economic capital, and human capital, which are often referred to as disaster-resilience variables. Social capital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enhance the resilience of residents through a collective response and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such social capital could prove to be difficult and insecure without a stable economic foundation for living foundation. In other words, economic capital is a key factor in resilience that helps individuals, groups, and communities absorb pollution damage and escape disaster situations. Therefore, the contraction and reduction of economic capital have a great impact on the long-term effects of disaster damage. In addition, the problems of health and aging, which are the human capital of the members, were the main obstacles to their responsiveness and inability to seek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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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태안 앞 바다에서 대규모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만 11년의 시간이 흘렀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해안선을 따라 강하게 부착됐던 검은 기름덩어리와 그 기름을 맨손으로 제거하던 대규모 자원봉사자의 물결은 보기 드문 스펙터클한 광경을 연출했고 이는 곧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사고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바다는 외관상 깨끗해졌고,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동시에 언론의 관심 역시 멀어졌다. 만리포 해안에는 유류피해 극복을 기념하기 위한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이 준공(2017년 9월 14일)되어,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찬사와 지역주민의 삶도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각종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즉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피해주민들의 삶은 복원되었는가?’이다.1)

      사고 직후부터 주민들이 받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재난의 복구과정을 다룬 사회과학 연구들 수행되었다(이시재, 2008, 2009; 홍덕화·구도완, 2009; 이재열·윤순진, 2008; 김도균·이정림, 2008; 김도균, 2011; 2012; 김교헌·권선중, 2008; 김교헌·김세진·권선중, 2009; 이정림·김도균, 2011; 노진철, 2008; 2009, 2010; 박재묵, 2008; 박순열·홍덕화, 2010; 김도균·박재묵, 2012).2) 양적으로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사고발생 1~3년 이내 수집된 자료에 기초했기 때문에 사고초기 상황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오염이 바다자원에 대한 삶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사회에 장기간에 걸쳐 미친 사회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 이후 사고발생 7년의 시점에서 어촌마을을 연구대상으로 사회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김도균, 2015; 유보경, 2015), 이 또한 단일 마을 사례만을 다루고 있어,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변화의 다양한 양상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고발생 11년의 시점에서, 서로 다른 사회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두 마을간 비교연구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삶의 변화 또는 복원과정, 그리고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복원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마을’에 주목했다.3) 왜냐하면 한국의 어촌사회에서 마을은 가장 작은 기초 단위로 주민의 생산과 생활, 생각과 감정 등의 일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즉 환경재난의 사회영향 및 복구정도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마을은 태안군 소원면에 위치한 A와 B마을이다. 이 두 마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이유는 마을 앞 갯벌 및 갯바위까지 기름이 밀고 들어오는 심각한 오염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과 사고초기의 자료가 소상하게 정리되어 있어 현재와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즉 사고 오염피해의 심각성과 현재의 시점과 비교 가능한 연구 자료의 축적 등을 고려한 선택이다.

      A마을과 B마을의 생태환경과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마을은 태안반도의 서북쪽 끝단에 위치한다. 마을의 서쪽해안은 암석해변과 모래해변이 발달해 있고 동쪽해안은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다. 사고 이전 마을주민들은 갯벌을 이용한 굴 양식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 이 마을은 태안군내에서 굴 양식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굴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다. 반면에 A마을과는 자동차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한 B마을은 A마을과는 전혀 다른 자연환경과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B마을은 태안반도 서쪽 끝에 위치한다. 과거 동쪽해안에는 넓은 갯벌이 있었지만 간척사업으로 매립되어 현재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A마을처럼 양식어업을 할 만한 자연조건에 있지 않다. 하지만 태풍에 안전한 항구가 있어 일찍이 어선어업이 발달했다. 여기에 태안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내 식당 및 숙박 등 관광업이 활발한 편이다. 즉 어업을 기준으로 하면 A마을은 양식어업지대, B마을은 어선어업지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관광업은 B마을이 A마을보다 규모도 크고 더 전문적이다. 농업은 간척농지가 있는 B마을이 농지규모도 더 클 뿐만 아니라 농업을 주요 생계활동으로 하는 인구비율도 높은 편이다.4) 본 연구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사회경제구조를 갖는 두 마을간 종단적·횡단적 비교연구를 통해 기름유출사고 이후 주민 삶의 변화와 복구과정의 양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자원과 연구방법
      
        1) 오염공동체의 사회영향과 복원력
        환경오염은 오염노출 혹은 피해의 정체성을 공유한 오염공동체(contaminated community)를 구성해 낸다(Edelstein, 1988, p. 6). 여기서 오염공동체는 “어떤 오염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경계 내에 위치한 거주지”로 정의할 수 있다(Edelstein, 1988, p. 6). 오염공동체는 유사한 정치적, 지리적, 사회환경의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독성위협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Edelstein, 1988, p. 6). 즉 오염공동체는 기존의 생태환경, 행정, 경제 및 사회문화, 생활의 경계와 일치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계를 넘어 오염피해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오염공동체가 경험하는 오염피해는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화학폐기물 매립에 의한 미국의 러브커넬 사건처럼 오염의 정도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긴 잠복기를 갖기도 하며,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처럼 사고이후 오염피해가 단기간에 회복되지 못하고 장기화할 수도 있다. 환경오염의 오염원을 제거 혹은 완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피해 및 건강문제가 드러난 이후에서야 오염피해의 실체가 드러난다. 따라서 오염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기 쉽고 사회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오염공동체가 경험하는 사회적 피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김도균, 2012, 25-29쪽). 첫째, 오염공동체는 경제적 피해 또는 변화를 경험한다. 경제적 피해는 경제활동의 축소와 변화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까지를 포함한다. 둘째, 오염은 공동체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켜 공동체의 연대를 훼손할 수 있다. 즉 자원분배와 손해 배·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려움, 유언비어 등의 확산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갈등을 부추긴다(Freudenburg, 1997; Picou, 2008; Bruhn, 2004, p. 104). 셋째,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육체적 피로, 사회갈등은 공동체 성원들 간의 일상적인 교류와 친밀성을 감소시킨다(Palinkes et al., 1993; 김도균·이정림, 2008). 특히 면대면 상호작용이 활발한 소규모 공동체일수록 일상적인 주민교류의 감소를 피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넷째, 오염공동체는 신체적·심리적 건강피해에 노출된다(Bruhn, 2004; Marshall, Picou, & Gill, 2004; 김교헌·권선중, 2008; 김교헌·김세진·권선중, 2009). 독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우울, 불안, 적대감, 자살충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 또한 불러온다. 다섯째, 환경오염 피해는 인간 및 기술실패로 인한 기술재난(technical disaster)이라는 측면에서 복구과정에서 손해 배·보상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한다(Picou, Marshall, & Gill, 2004; Freudenburg, 1997; Couch, 1996; 김도균, 2012, 2015). 즉 피해자는 법적 판결을 통해 정당한 배·보상을 받고자 하지만, 가해자는 책임을 최소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오염공동체는 다양한 사회적 피해에 노출되지만 단순한 수동적 피해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내·외부적 조건이 갖는 복원력(resilience) 또는 취약성(vulnerability)의 정도에 따라 피해양상과 복구과정이 차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자연재난, 기술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인간 및 사회시스템의 대처역량을 언급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키스 스미스, 2015, 62-67쪽). 복원력이 재난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인간과 사회시스템이 신속하게 회복하는 대처역량이라고 한다면, 취약성은 재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간과 사회시스템의 민감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원력과 취약성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복원력과 취약성은 단순히 긍정과 부정의 반대 개념만은 아니다. 취약성이 낮은 상태의 적응력과 현상 진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복원력은 불리한 상황을 완화하고 극복하는 보호기제(protective factor)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이재열·정지범, 2009, 28쪽).

        또한 복원력은 교란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통해 재난이전의 상태보다 사회생태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피드백 과정을 까지를 포함한다(Cutter et al., 2008). 즉 복원력은 공동체가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현재의 교훈을 통해 향후 재난에 강한 사회생태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에서 재난취약성과 구분된다(브라이언와 데이비드, 2015, 68쪽). 따라서 재난복원력 수준이 높은 공동체는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높은 복구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복원력의 수준이 낮은 공동체는 복구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복구과정 또한 지체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재난복원력 수준에 따른 재난복구경로
          
          

          

        

        그렇다면 오염공동체의 복원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자본에 기초한 접근을 참고하면 사회자본(social capital), 경제자본(economic capital), 인적자본 (human capital) 등을 강조할 수 있다(Mayunga, 2007). 여기서 자본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의 세 가지 형태의 자본은 취약성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복원력을 강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며 공동체의 재난복원력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협력 및 집합행동을 촉진한다. 즉 사회자본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는 공동체는 재난피해자들이 피해극복을 위한 자원동원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목표를 위한 시민들의 협력을 촉진한다(Mayunga, 2007; 김도균, 2010). 둘째, 경제자본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재정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 자산 가치, 고용 및 투자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경제자본은 보험, 경제적 재기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인과 집단, 공동체가 오염피해를 흡수하고 신속하게 재난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Mayunga, 2007). 셋째, 인적자본은 교육,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기술 그리고 연령, 건강상태까지를 포함한다. 개인의 풍부한 지식과 기술은 공동체의 복원력을 만들어 내는 핵심적 자본으로 주로 학력, 건강, 인구밀도, 인구증가, 인종 및 민족 등 인구학적 특징, 가구의 특징, 주택의 질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환경오염의 사회영향과 복구과정은 오염에 처한 공동체의 내외부적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모두를 사용했다. 심층면접은 학력수준이 낮아 문자문화보다는 구술문화에 익숙한 고령의 어촌주민을 상대로 한 유용한 조사방법이다. 이들은 정형화된 설문지보다는 자유로운 구술 및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과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한다. 심층면접은 2018년 12월 18일~20일, 2019년 1월 9일~11일 두 차례 수행했다. 면접대상자로는 이장, 어촌계장 등 마을리더를 포함하여 경제활동의 특성,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하여 폭넓게 접촉하여 질적 자료를 확보했다.

        주요 심층면접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마을에서 맡고 있는 직책, 직업 및 연령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표기하지 않았다([부록 1] 참조). 양식어업, 맨손어업, 어선어업 등은 어업으로, 식당 및 펜션은 관광업으로 표기했으며, 기타는 어업 및 관광업 등에 종사하지 않지만 마을의 사정을 잘 알고 구술해 준 제보자들이다. 또한 무직으로 표기한 이들은 기름유출사고 당시에는 어업에 종사했지만, 현재는 고령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들로 마을의 경제적 사정과 이웃관계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2월 12일~15일까지 4일간 진행했으며 총 123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확보했다. 설문조사는 가구별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했다. 이러한 이유는 설문에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이웃관계 등 예민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인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암묵적인 압력 및 눈치로 인해 응답이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이 학력 수준이 낮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문항을 최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원이 응답자의 옆에서 설문문항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부록 2] 참조). 먼저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A마을은 남성(49.1%)과 여성(50.9%)의 분포가 비슷한 수준인 반면에 B마을은 여성 응답자(65.7%)의 비율이 남성(34.3%)에 비해 31.4p% 더 많이 조사됐다. 다음으로 연령별 분포는, 두 마을 모두 60대와 70대가 60%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2007년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에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50~60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가구 규모를 보면 혼자 또는 부부 중심의 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들의 거주기간은 평균 50년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즉 조사 대상 마을은 오랜 시간 마을에서 경제와 여가활동을 함께 해온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에 대해 주민들은 신경질적 반응과 화를 내며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조사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거부감과 감정적 반응은 사고초기 조사과정에서도 관찰된 것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사고 발생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피해가 주민들에게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이지만 명확한 증거다. 또한 이는 아래 주민의 구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자와 주민 사이의 정보공유의 부족, 조사의 효용성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했다.

        
주민들도 (연구자들)오면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쫒아 다니면서 얘기만 들으니 짜증만 나는 거야. 그것도 혼자만이 아니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이제는 싫다 이거지 주민들은. 이런 자료 만들었으면 갖다 주고 회관에 비치할 수 있는걸 줘야지. 자기들 연구 자료로만 쓰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주민1)

      

    

    

  
    
      3. 사회영향의 복구과정
      
        1) 인구영역
        <그림 2>는 공식통계(주민등록기준)로 확인 가능한 1989년부터 최근까지 A와 B마을의 인구 및 가구의 장기적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 시기 두 마을 모두, 인구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가구 수는 소폭으로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난 다음 해인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A마을의 인구는 이전 10년(1998년)동안 99명 줄어들었지만 이후 10년(2018년)동안 38명 감소했다. 반면에 B마을은 이전 10년 동안 81명, 이후 10년 동안 115명 줄어들었다.

        
          
          

          <그림 2> 
				
          

          
            A와 B마을 인구와 가구변화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A마을은 사고이후 오히려 인구 감속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름유출사고가 A마을 인구감소에 장기적으로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B마을은 사고이전에 비해 사고이후의 인구감소 폭이 더 컸다. 이는 인구규모가 큰 B마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인구여력이 높았거나, 관광업 비중이 높았던 마을의 경제구조의 특성 상 관광업을 위해 유입되었던 인구가 기름유출사고이후에 빠져 나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든 것과 반대로 두 마을 모두, 소폭이지만 가구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차적 이유는 은퇴자들의 귀촌 및 도시민들의 주택구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마을은 이주민을 위한 신규주택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B마을 또한 현지조사과정에서 귀촌한 주민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귀촌으로 인한 새로운 인구유입은 이 지역의 오염 이미지가 그 만큼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을별 연령 및 성별 분포 변화를 보면, 노령화 현상의 심화를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두 마을 모두 사고발생 10년 전보다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A마을은 15.5%p, B마을은 19.4%p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의 인구증가율이 A마을은 12.1%p, B마을은 12.3%p 증가했다. 10대, 20대, 30대는 학업 및 취업 관계로 마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마을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체감하는 고령화 수준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 
				
          

          
            연령 및 성별 인구분포의 변화
            (단위: 명, %)

          
          

        

        
          
            
              	구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합계
            

          
          
            	A 마을
            	2008
            	남
            	9(5.2)
            	12(7.0)
            	25(14.5)
            	19(11.0)
            	26(15.1)
            	23(13.4)
            	32(19.6)
            	25(14.5)
            	172(50.9)
          

          
            	여
            	9(5.4)
            	12(7.2)
            	8(15.1)
            	8(4.8)
            	23(13.9)
            	33(19.9)
            	39(23.5)
            	36(21.7)
            	166(49.1)
          

          
            	합계
            	15(4.3)
            	24(7.1)
            	33(9.8)
            	27(8.0)
            	49(14.5)
            	56(16.6)
            	71(21.0)
            	62(18.7)
            	338(100.0)
          

          
            	2019
            	남
            	4(2.5)
            	8(5.1)
            	9(5.7)
            	14(8.9)
            	15(9.6)
            	29(18.5)
            	35(22.3)
            	43(27.4)
            	157(51.0)
          

          
            	여
            	2(1.3)
            	6(4.0)
            	4(2.6)
            	5(3.3)
            	9(6.0)
            	33(21.9)
            	40(26.5)
            	52(34.4)
            	151(49.0)
          

          
            	합계
            	6(1.9)
            	14(4.5)
            	13(4.2)
            	19(6.2)
            	24(7.8)
            	62(20.1)
            	75(24.4)
            	95(30.8)
            	308(100.0)
          

          
            	B 마을
            	2008
            	남
            	14(4.3)
            	20(6.2)
            	49(15.1)
            	40(12.3)
            	51(15.7)
            	57(17.5)
            	57(17.5)
            	37(11.4)
            	325(51.3)
          

          
            	여
            	12(3.9)
            	20(6.5)
            	30(9.7)
            	24(7.8)
            	42(13.6)
            	74(23.9)
            	50(16.2)
            	57(18.4)
            	309(48.7)
          

          
            	합계
            	26(3.9)
            	40(6.3)
            	79(12.5)
            	64(10.1)
            	93(14.7)
            	131(20.7)
            	107(16.9)
            	94(14.9)
            	634(100.0)
          

          
            	2019
            	남
            	11(4.0)
            	12(4.3)
            	19(6.9)
            	19(6.9)
            	37(13.4)
            	54(19.6)
            	59(21.4)
            	65(23.6)
            	276(51.4)
          

          
            	여
            	3(1.1)
            	15(5.7)
            	14(5.4)
            	12(4.6)
            	27(10.3)
            	39(14.9)
            	70(26.8)
            	91(31.0)
            	261(48.6)
          

          
            	합계
            	14(2.6)
            	27(5.0)
            	33(6.1)
            	31(5.8)
            	64(11.9)
            	93(17.3)
            	129(24.0)
            	146(27.2)
            	537(100.0)
          

        

        

      

      
        2) 경제영역
        
          (1) 어업
          양식어업 중심인 A마을과 어선어업 중심인 B마을의 어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근본적 변화는 A마을에서만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A마을의 변화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양식품종의 변화와 양식어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사고이전 A마을은 “주민의 90%가 굴 양식을 한다”라고 회자될 정도로 태안군 관내에서 유명한 굴 양식마을이었다(김도균, 2011, 109쪽). 하지만 2014, 15년부터 주민들은 마을 앞 갯벌을 굴 양식장으로 복원하기보다는 바지락 양식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완전하게 정착했다.

          굴 양식 복원을 포기하고 바지락 양식으로 전환한 것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생태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바지락 양식에 대한 선호는 높은 자본투자라는 경제자본과 고령화로 인한 인적자본의 약화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김도균, 2015).

          기름오염으로 철거된 굴 양식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초기 높은 자본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업처럼 경작 성격이 강한 굴 양식과정에는 고용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고령화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의 굴 양식에 비해 소득이 낮더라도 별도의 투자비용이 없고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약한 바지락 양식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5)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생태환경적 요인 또한 굴 양식 복원을 가로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과거 굴 양식장으로 이용하던 마을 앞 갯벌이 환경적으로 완전하게 복원되었는가에 대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지금도 갯벌 깊숙한 곳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즉 오염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개별 어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현재 굴 양식장으로 복원되고 있는 지역이 주민들이 보기엔 굴 양식장으로 적합한 생태환경인지 의문을 드러냈다. 즉 마을 앞 갯벌보다 입지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적정한 수준의 굴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촌계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20가구만이 굴 양식장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서 바지락 양식은 굴 양식을 대신하여 갯벌이라는 공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다. 하지만 바지락 양식은 주민들에게 굴 양식을 대체할만한 현금소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어촌계 관계자의 구술에 따르면 개인 간 편차는 있으나 바지락 채취로 벌어들 일수 있는 소득은 연평균 6~7백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바지락 채취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충분치 못한 바지락 생산량과 판매의 어려움 때문이다. 바지락 양식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A마을의 갯벌은 바지락양식장으로는 최적의 생태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즉 오랫동안 바지락 양식장으로 관리해온 주변의 다른 갯벌(마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판매에 있어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굴의 경우에는 외부에 굴 마을로 알려질 정도로 A마을 굴의 인지도가 높았다. 따라서 굴 수확시기에는 도·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바지락은 주변 마을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관계로 자본력이 높은 판매상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A마을은 어선어업 또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어선어업을 주요 어업으로 하는 B마을과 대조를 보였다(<표 2> 참조). 2014년 52척이던 A마을의 어선은 2019년 23척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에 B마을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다. 이러한 이유는 어선 규모(톤)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A마을은 3톤 미만의 작은 배들이 전체의 60.9%를 차지한 반면에 B마을은 5톤 이상의 배들이 전체의 6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B마을이 서해와 직접 맞닿아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작은 배로는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지리적 조건뿐 아니라, A마을처럼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이 규모 있는 어선어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표 2> 
				
            

            
              마을 항구의 어선규모의 변화
              (단위: 척, %)

            
            

          

          
            
              
                	구분
                	3톤 미만
                	3~5톤 미만
                	5톤 이상
                	합계
              

            
            
              	A마을
              	사고당시
              	28(80.0)
              	4(11.4)
              	3(8.6)
              	35(100.0)
            

            
              	2014.2
              	40(76.9)
              	7(13.5)
              	5(9.6)
              	52(100.0)
            

            
              	2015.4
              	21(66.6)
              	6(20.0)
              	4(3.3)
              	30(100.0)
            

            
              	2019.2
              	14(60.9)
              	5(21.7)
              	4(17.4)
              	23(100.0)
            

            
              	B마을
              	2008.12
              	7(10.6)
              	9(13.6)
              	50(75.8)
              	66(100.0)
            

            
              	2019.2
              	11(15.7)
              	11(15.7)
              	48(68.6)
              	70(100.0)
            

          

          
            
              자료: 1. 사고당시 자료는 김도균(2011, 110)
            

            
              2. 나머지 자료는 태안군 해양경찰청 내부자료(2019년 2월)
            

          

          

          반면에 A마을은 갯벌을 이용한 양식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어선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동원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의 한계 속에서 양식어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고이후 기름오염에 영향을 많이 받은 마을 인근에서 조업하던 작은 배들이 일찍이 조업을 포기한 반면에 영향을 덜 받는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큰 배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마을의 어선어업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해서 B마을의 어업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고이전 B마을 주민들은 농업과 맨손어업을 겸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김도균, 2011, 110-112쪽). 하지만 사고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말 할 수 없지만 맨손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고령화와 마을의 지형적 조건이 중첩 된 결과로 보인다. A마을은 상대적으로 몸의 움직임이 편한 갯벌에서 맨손어업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B마을은 경사가 급해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갯바위에서 주로 맨손어업이 이루어진다. 즉 신체적 불편함을 안고 있는 고령의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노동이다. 따라서 B마을은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맨손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되었다.

        

        
          (2) 관광업
          기후온난화, 남획, 해양오염, 무분별한 연안개발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관광업이 어촌마을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어촌개발정책의 흐름과 맞물려 사고 직후 어업의 쇠퇴를 관광 활성화를 통해 보완해 보려는 주민의 요구와 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있었다.

          A마을의 경우에는 둘레길 및 해양낚시공원 조성, ○○○ 해안사구와 마을 항구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 등이 진행되거나 논의 중이다. A마을은 삼면이 둘러싸인 반도지형과 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산과 암석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배를 타고 나아가지 않고도 숙박과 함께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해양낚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현재 태안군으로부터 마을어촌계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2천 3백만 원(년)이라는 높은 임대료와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운영 첫 해인 2018년에는 적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관계 주민은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와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고초기 복구과정에서 A마을 주민들이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했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우리나라 최대 해안사구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 해안사구와 마을 항구 사이의 바다를 가로질러 다리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당시 A마을 주민들은 ○○○ 사구의 경관은 좋지만 항구가 없어 수산물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다리가 놓이면 사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주장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차량통행은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 다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차량 통행이 가능한 다리를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차량통행이 가능한 다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마을의 둘레길 사례를 놓고 볼 때 걷기 중심의 관광객 방문이 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A마을에서 구매한 수산물을 들고 도보로 ○○○ 사구의 펜션단지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만 신선한 수산물 판매라는 자신들의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차량 통행 증가가 오히려 시골마을의 어메니티(amenity)를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A마을 주민들은 다리 건설을 통해 도로확장, 주차장 확대 등 마을의 기반시설이 확충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고이후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B마을의 주요 사업은 해삼축제와 수산물직판장 설치이다. B마을이 위치한 일대 바다는 해녀들에 의한 해삼 채취가 유명한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살려 2012년부터 해삼축제를 개최했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축체콘테스트(해양수산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2019년에는 축제를 열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는 그간 예산을 지원했던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올해로 끝나면서 축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한 금액만큼을 마을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해양수산부와 태안군의 예산지원 중 해양수산부의 몫만큼을 마을에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간 마을에서 축제위원회를 꾸려 7년간 축제를 진행해왔지만 자부담할 만큼의 내부기금을 축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B마을의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주요 지원 정책은 관광객들에게 각종 수산물 및 생선회를 떠서 직접 팔 수 있는 수산물 직판장 설치다. 수산물 직판장 설치는 사고 직후부터 어촌계를 중심으로 요구했던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현재 24칸(매장) 규모로 14칸을 B마을 어촌계에서 나머지 10칸을 옆 마을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초기 직판장이 건설 당시에만 해도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근에 태안군 북부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 많은 관광객 방문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판매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현재 전세 2,800만 원, 1년 월세로는 200만원 수준으로 임대료가 높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4~5칸 정도의 매장이 비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고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로 추진된 관광 관련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말처럼 경기침체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시설의 노후화 및 마을 내부 관광자원이 태안의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뚜렷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숙박 시설인 펜션은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가 필요한데 사고로 인해 수익이 줄어 재투자를 하지 못하면서 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사고이후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던 지역과 위의 두 마을 사이의 관광 매력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실제로 관광객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관광업이 주로 식당 및 펜션 등 사적 재산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민 전체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관광업 활성화 정책이 마을을 외부에 알리는 것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A마을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다리 건설 요구는 마을의 관광업 활성화 보다는 인근 유명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높여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경제적 회복수준
          교차분석을 통해 A마을과 B마을간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의 회복정도를 비교해 해보면, A마을의 경제활동과 소득의 회복 수준이 양쪽 모두에서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표 3> 참조). 경제활동의 회복정도에서는 14.0%p, 소득수준의 회복정도에서는 12.2%p A마을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3> 
				
            

            
              마을간 경제적 회복정도
              (단위: 명, %)

            
            

          

          
            
              
                	구분
                	경제활동의 회복정도
                	소득수준의 회복정도
              

              
                	A마을
                	B마을
                	합계
                	A마을
                	B마을
                	합계
              

            
            
              	회복이 안 된 편
              	36(67.9)
              	48(68.6)
              	84(68.3)
              	40(75.5)
              	49(70.0)
              	89(72.4)
            

            
              	회복된 편
              	15(28.3)
              	10(14.3)
              	25(20.3)
              	11(20.8)
              	6(8.6)
              	17(13.8)
            

            
              	관계없음
              	2(3.8)
              	12(17.1)
              	14(11.4)
              	2(3.8)
              	15(21.4)
              	17(13.8)
            

            
              	합계
              	53(43.1)
              	70(56.9)
              	123(100.0)
              	53(43.1)
              	70(56.9)
              	123(100.0)
            

            
              	
              	x²=7.654, df=2, p<0.05
              	x²=10.166, df=2, p<0.01
            

          

          

          그렇다면 B마을에 비해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A마을이 기름유출사고 11년 후 회복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기름오염에 취약한 양식어업지대인 A마을의 회복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마을 앞 갯벌생태계가 회복되면서, 품종변화는 있었지만 갯벌에 의존하던 양식어업이 역시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식당, 펜션 및 민박, 판매 등 어업 이외의 종사자들의 많이 거주하는 B마을의 경제적 회복정도가 오히려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어업 종사자 주민과 어업 이외의 종사자 주민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며 이러한 경향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표 4> 참조). 경제활동과 소득수준 회복정도에서 ‘회복된 편이다’라는 응답률은 어업 종사자 주민이 어업이외 종사자 주민 보다 각각 5.8%p, 13.0%p 더 높게 나타났다. 어업 이외의 주민들은 식당 및 펜션, 수산물판매 등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만 종사하는 주민들이다. 지속적인 경기약화, 관광시설의 노후화, 주변 관광지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사고 직후 침체된 관광업(혹은 상업)이 현재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업 이외의 주민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외부의 경제상황에 의존하는 관광업 및 상업 등의 경제활동보다는 내부의 자연자원에 토대를 둔 경제활동이 복원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어촌사회의 경제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어업 및 어업이외 종사 주민간 경제적 회복정도
              (단위: 명, %)

            
            

          

          
            
              
                	구분
                	경제활동의 회복 정도
                	소득수준의 회복 정도
              

              
                	어업
                	어업 이외
                	무직
                	합계
                	어업
                	어업 이외
                	무직
                	합계
              

            
            
              	회복이 안 된 편
              	37(64.9)
              	32(78.0)
              	15(60.0)
              	84(68.3)
              	40(70.2)
              	32(78.0)
              	17(68.0)
              	89(72.4)
            

            
              	회복된 편
              	17(29.8)
              	6(24.0)
              	2(8.0)
              	25(20.3)
              	13(22.8)
              	4(9.8)
              	0(0.0)
              	17(13.8)
            

            
              	관계없음
              	3(5.3)
              	3(7.3)
              	8(32.0)
              	14(11.4)
              	4(7.0)
              	5(12.2)
              	8(32.0)
              	17(13.8)
            

            
              	합계
              	57(46.3)
              	41(33.3)
              	25(20.3)
              	123(100.0)
              	57(46.3)
              	41(33.3)
              	25(20.3)
              	123(100.0)
            

            
              	
              	x²=17.118, df=4, p<0.01
              	x²=15.527, df=4, p<0.01
            

          

          
            
              주) 1순위와 2순위 중에 하나라도 어업을 선택 응답자는 어업종사자로 분류
            

          

          

        

      

      
        3) 사회관계영역
        
          (1) 주민갈등과 협력의 양상
          재난은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과 협력 모두를 유발한다. 갈등은 재난에 대한 집단적 대응 및 복구과정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반면에 협력은 사고이전 수준으로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주요한 사회자본이다. 따라서 재난이후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과 협력을 확인하는 작업은 재난피해의 복원수준 뿐만 아니라 집단적 대응을 위한 사회적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척도다.

          A마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고발생 1년 후인 2009년 2월 조사 자료를 보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09년 2월(40.0%) 2015년 4월(27.1%), 2019년 2월(26.4%)로 갈수록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갈등의 강도가 강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2009년 2월(5.2%), 2015년 4월(33.3%), 2019년 2월(35.8%)로 올수록 큰 폭으로 상승했다(<표 5> 참조).

          
            <표 5> 
				
            

            
              A마을의 주민협력과 갈등
              (단위: 명, %)

            
            

          

          
            
              
                	주민협력
                	2009년 2월
                	2015년 4월
                	2019년 2월
                	주민갈등
                	2009년 2월
                	2015년 4월
                	2019년 2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4(28.0)
              	8(16.7)
              	22(41.5)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3(5.2)
              	16(33.3)
              	19(35.8)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6(32.0)
              	27(56.3)
              	17(32.1)
              	심각한 수준이다
              	28(48.3)
              	15(31.3)
              	13(24.5)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19(38.0)
              	12(25.0)
              	9(17.0)
              	갈등이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
              	20(34.5)
              	14(29.2)
              	15(28.3)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2.0)
              	1(2.1)
              	5(9.4)
              	갈등이 없다
              	7(12.1)
              	3(6.3)
              	6(11.3)
            

            
              	합계
              	50(100.0)
              	48(100.0)
              	53(100.0)
              	합계
              	58(100.0)
              	48(100.0)
              	53(100.0)
            

          

          

          지난 11년 동안 A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갈등이 크게 증가한 것인가? 사고초기 마을단위에서의 갈등은 재난이후 정부에 의해 지급된 생계안정 자금의 분배를 두고 벌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차등분배보다 균등분배를 한 마을의 내부 갈등이 적었다(김도균, 2010). A마을은 주민들 사이의 높은 직업적 동질성(어업)으로 생계안정자금을 균등분배하고 어촌계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면서 축적한 높은 사회자본 등으로 사고초기 갈등을 잘 조정했었다. 하지만 2015년 어촌계의 어업권으로 나온 피해배상금을 둘러싸고 주민간 민사소송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크게 격화되었다. 재난이후 손해 배·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적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A마을에서는 주민들 간에 소송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반면에 사고초기 B마을은 A마을에 비하면 갈등의 수준이 높게 조사되었다(<표 6> 참조). 이러한 주된 이유는 높은 직업적 이질성으로 인해 생계안정자금의 차등분배가 이루어지고 직업별로 일종의 분파적 결합관계가 나타나면서 갈등이 격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이다(김도균, 2010).

          
            <표 6> 
				
            

            
              B마을의 주민협력과 갈등
              (단위: 명, %)

            
            

          

          
            
              
                	주민협력
                	2009년 2월
                	2019년 2월
                	주민갈등
                	2009년 2월
                	2019년 2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5(30.1)
              	14(22.2)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9(21.6)
              	6(9.2)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8(45.8)
              	15(23.8)
              	심각한 수준이다
              	24(27.3)
              	9(13.8)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18(21.7)
              	24(38.1)
              	갈등이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
              	31(35.2)
              	21(32.3)
            

            
              	매우 잘 잘 이루어지고 있다
              	2(2.4)
              	10(15.9)
              	갈등이 없다
              	14(15.9)
              	29(44.6)
            

            
              	합계
              	83(100.0)
              	63(100.0)
              	합계
              	88(100.0)
              	65(100.0)
            

          

          

          하지만 2009년 2월 조사와 2019년 2월 조사를 비교해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29.9%p 늘어난 반면에 ‘갈등이 있다’(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심각한 수준이다)는 응답은 25.9%p 크게 줄었다.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주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된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지난 11년간 갈등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19년 2월 조사 자료를 교차 분석해 보면, 주민협력에 있어 B마을(54.0%)이 A마을(26.4%)보다 협력수준이 27.6%p 더 높았으며, 갈등수준은 A마을(60.4%)이 B마을(23.1%) 보다 37.3%p 더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마을간 주민협력과 갈등 비교
              (단위: 명, %)

            
            

          

          
            
              
                	구분
                	주민협력
                	구분
                	주민갈등
              

              
                	A마을
                	B마을
                	합계
                	A마을
                	B마을
                	합계
              

            
            
              	협력이 안 됨
              	39(73.6)
              	29(46.0)
              	68(58.6)
              	갈등이 심각함
              	32(60.4)
              	15(23.1)
              	47(39.8)
            

            
              	협력이 됨
              	14(26.4)
              	34(54.0)
              	48(41.4)
              	갈등이 심각하지 않음
              	21(39.6)
              	50(76.9)
              	71(60.2)
            

            
              	합계
              	53(45.7)
              	63(54.3)
              	116(100.0)
              	합계
              	53(44.9)
              	65(55.1)
              	118(100.0)
            

            
              	
              	x²=9.009, df=1, p<0.01
              	
              	x²=16949, df=1, p<0.01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이웃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확인하는 문항에서도 재확인되었다(<표 8> 참조). ‘기름유출사고이후 자신만을 생각하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A마을(94.0%)이 B마을(65.1%)보다 28.9%p 높았다. 또한 ‘마을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신경이 쓰이거나 조심스러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A마을(73.6%)이 B마을(54.3%) 보다 19.3%p 더 높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뚜렷한 갈등으로 표면화되지 않을 지라도 이웃간 일상적 교류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표 8> 
				
            

            
              이웃간 심리적 거리감
              (단위: 명, %)

            
            

          

          
            
              
                	
                	A마을
                	B마을
              

            
            
              	기름유출사고 이후
자신만을 생각하는 편이다
              	그렇다
              	47(94.0)
              	41(65.1)
            

            
              	아니다
              	3(6.0)
              	22(34.9)
            

            
              	합계
              	50(100.0)
              	63(100.0)
            

            
              	마을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신경이 쓰이거나 조심스럽다
              	그렇다
              	39(73.6)
              	38(54.3)
            

            
              	아니다
              	14(26.4)
              	32(45.7)
            

            
              	합계
              	53(100.0)
              	70(100.0)
            

          

          
            
              주1. A와 B마을, 2019년 2월 통계 검증, x²=13.533, df=1, p<0.01
            

          

          

        

        
          (2) 갈등과 협력 사례
          그렇다면 지난 11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A마을의 갈등은 이렇게 격화된 것일까? 이는 어촌계의 어업권 피해배상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 간 민사소송이 갈등의 핵심 원인이다. 즉 굴 양식장으로 이용하던 ‘공동어장’에 대한 피해배상금 분배가 마을 내 갈등을 심화시켰다. 사적 재산에 기반을 둔 어선어업 및 관광업 관련 피해보상인 아닌 공동체적 총유(總有)에 기반을 둔 어촌계의 공동어장(혹은 어촌계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총유라는 소유형태는 어느 집단이 소유대상물(토지·어장)을 집단적으로 점취(占取)·관리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이용하지만, 개별구성원의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은 그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성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이용권이 집단으로 귀속된다(박광순, 1998, 93쪽). 즉 총유에 기반을 둔 어촌계의 공동어장은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매매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질형태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행들이 어촌주민(마을)의 생산 및 소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박광순, 1998, 102쪽; 김준, 2004, 53쪽; 김도균, 2011, 31쪽).

          사고이전, A마을은 굴 양식지대로 주로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주식’과 ‘부유식’으로 굴 양식을 했다. 지주식은 공동어장(갯벌)에 지주목을 박고, 패각에 포자를 붙여 양식하는 방법이라면 부유식은 스티로폼을 부표로 이용하여 양식한다(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2006, 66쪽). 즉 이러한 굴 양식방법은 고정된 장소에 자본과 노동을 투자한 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 설치와 관리, 채취가 모두 개별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A마을에서는 총유어장이 일정 면적을 개별(어촌계회원)적으로 분할하는 ‘공동어장지분화’(公同漁場 持分化)라는 개별점유(또는 사적점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6) 물론 공동어장을 분할 할 때 호당 균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평등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 평등일 뿐 실제로는 개별 가구가 동원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타인에게 시설 및 권리금을 받고 유사 매매를 할 수 있다(김준, 2004, 53쪽; 김도균, 2011, 31쪽). 따라서 계층분화가 발생하고 공동체적 규제 또한 약화된다. 특히 이러한 변질형태는 A마을처럼 시설을 이용한 굴 양식지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배상금은 개별가구의 굴 양식장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피해배상금은 어촌계의 공동어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 쪽에서는 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정재판의 결과대로 개인에게 나온 배상금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공동어장(어촌계의 공동어업권)으로 나온 것이니 어촌계원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하였다(김도균, 2015).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어장 규모와 연령에 따라 분파적 나타났다. 즉 사고 이전 상대적으로 어장규모가 컸던 젊은 연령층 주민들은 피해규모를 내세워 사정금액대로 분배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어장규모가 작고 노동능력이 약한 노년층에서는 공동분배를 주장했다.

          주민들 사이에 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했으며 어촌계로 일괄 지급된 피해배상금 40억 원을 두고 주민간 민사소송으로 까지 확장되었다.7) 원고 측은 ‘배상금 채권의 귀속자는 사고 당시 기름의 유입으로 인해 양식하던 굴 및 시설물 등의 손해를 입은 각 양식장 행사자, 즉 ’개인’임을 들어, 어촌계(피고)에 피해배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에 피고 측인 어촌계는 ‘배상금의 법적 성격이 어촌계에서 허가·관리하고 있는 어업권에 대한 배상금’임을 주장했다. 즉 배상금의 채권은 어촌계의 총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배방식의 결정 또한 어촌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계는 피해배상금의 50%는 각 양식장 행사자인 개인들에게 피해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어촌계원 98명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표 9> 
				
            

            
              A마을 민사소송에 대한 주민이견 및 법원의 판결
            
            

          

          
            
              
                	구분
                	원고와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들(49명)
                	피고(A마을 어촌계) 및 독립당사자들
              

            
            
              	배상금의 법적성질
              	ㆍ개인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ㆍ어촌계 (공동)어업권에 대한 손실 보상금
              	ㆍ개인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배상금 채권 귀속자
              	ㆍ사고 당시 기름 유입으로 인해 양식하던 굴 및 시설물 등의 손해를 입은 각 양식장 행사자, 즉 개인
              	ㆍ피고(어촌계)의 총유물
              	ㆍ각 양식장 행사자들, 즉 개인
            

            
              	배상금 분배방식
              	ㆍ개인별 최종손해액 지급
              	ㆍ배상금의 50%는 각 양식장 행사자(개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어촌계원 98명에게 균등분배
              	ㆍ사정재판 개별검증 보고서 행사자별 금액 비율로 개별 분배
            

          

          

          민사 소송이 발생한 이면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함께 어촌계의 공동어장을 ‘총유’ 개념으로 인식하는 주민과 현실적으로 ‘사적점유’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주민들 간의 가치 충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혹은 그간 잊고 있었던 총유개념을 피해배상금 분배를 앞에 두고 호명된 것일 수 도 있다. 여하튼 이러한 가치 충돌은 어장의 시설과 관리, 개발생산, 개발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작적 성격이 강한 굴 양식으로 마을의 공동어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즉 오히려 현재처럼 공동생산과 공동노동 형태의 바지락 양식을 중심으로 했다면, 총유의 본질적 형태가 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A마을의 갈등은 양식어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공동어장의 운영방식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배상금의 법적 성격이 각 양식장 행사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어촌계는 사정재판 결과에 따라 개인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2016년 3월 24일). 즉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는 분배가 다 이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입장을 옹호했던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마을의 한 주민의 구술에 따르면, 판결을 불만을 보인 노인들 중에서는 가까운 마을경로당이 아니라 주민들을 피해 태안읍 경로당을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B마을은 어촌계 공동어장의 경제적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해삼 및 전복 채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A마을처럼 변질된 형태의 사적(개별) 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어선어업 및 관광업에 대한 배상은 사적 피해에 기초하여 사정하고 그에 따라 개인에게 배상금이 직접 지불되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 자체가 낮다. 즉 B마을은 새로운 갈등의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마을축제라는 공동사업을 통해 주민협력이 증진된 측면 또한 있다. 축제를 거듭할수록 마을 내부에서 축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있었지만 마을축제가 지난 7년간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주민은 초기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구술하였다. 마을주민들이 축제 후원금도 내고 어업과 직접 관계없는 농사짓는 주민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지속되어 온 축제가 2019년에는 무산되었다. 정부지원이 끊기면서 축제에 필요한 비용을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간 진행된 축제가 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한 이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축제는 B마을주민을 하나로 묶고 짧은 기간이지만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4) 주민건강영역
        건강문제는 어촌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현금지출을 증가시켜 가계경제를 위축 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번 기름유출사고의 장기적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있는 태안환경보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피해지역의 남성 전립선암 발병률이 사고이전과 비교해서 사고이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여성의 백혈병 발생률도 2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많은 어업 종사 주민들의 정신적 불안과 우울 증세 등에 있어 여전히 회복이 더딘 것으로 조사되었다.8) 현재 수준에서 암 발생율과 기름유출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정짓기 어렵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의심된다.

        두 마을을 조사하면서 신체적 건강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를 이야기 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심리적 반응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방제작업에 참여하면서, 특별한 안전장비 없이 장시간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지속된 경제적 피해와 법적 소송, 주민갈등 등이 강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건강하지 못해 걱정스럽다’에 대한 긍정응답이 A마을(51.9%)과 B마을(51.4%) 모두에서 50%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는 긍정응답은 A마을(23.1%)과 B마을(21.4%), 모두 20%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의 건강상태에서 있어 마을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기름유출사고가 현재의 귀하의 건강상태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마을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응답은 A마을(48.1%)이 B마을(20.9%)보다 27.2%p 더 높았으며,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에 대한 응답은 B마을(37.3%)이 A마을(23.1%)보다 14.2%p 더 높았다. 즉 A마을 주민들이 B마을 주민들보다 기름유출사고와 현재 건강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B마을보다 극적인 A마을의 경제적 피해와 민사소송으로 까지 확장된 주민갈등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기름유출사고의 다양한 사회적 피해에 더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이 건강과 기름유출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더 높은 주관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표 10> 
				
          

          
            현재의 건강상태와 기름유출사고가 건강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구분
              	현재 건강상태
              	구분
              	기름유출사고가 건강에 미친 영향
            

            
              	A마을
              	B마을
              	A마을
              	B마을
            

          
          
            	건강하지 못해 걱정
            	27(51.9)
            	36(51.4)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침
            	25(48.1)
            	14(20.9)
          

          
            	문제는 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님
            	13(25.0)
            	19(27.1)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님
            	15(28.8)
            	28(41.8)
          

          
            	대체로 건강
            	12(23.1)
            	15(21.4)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12(23.1)
            	25(37.3)
          

          
            	합계
            	52(100.0)
            	70(100.0)
            	합계
            	52(100.0)
            	67(100.0)
          

          
            	x²=.090, df=2, p=.956
            	x²=9.866, df=2, p<0.01
          

        

        

      

    

    

  
    
      4. 종합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름유출사고 발생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주민들의 삶은 복원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생태환경과 사회경제구조를 지닌 두 마을을 종단적·횡단적으로 비교해봤다. 연구결과, 주민들의 삶은 회복된 것이 아닌 환경오염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아직 진행 중이며 주민들은 그 피해에 적응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고 발생 1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사고피해의 사회영향 및 복원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오염공동체의 복원력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를 사회자본, 경제자본, 인적자본으로 봤을 때 이들의 영향력과 한계를 살펴봤다.

      첫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 협력, 연대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경우에 사고이전 A마을은 B마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었다(김도균, 2010). 이러한 이유는 A마을은 주민 다수가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한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동일한 생업구조 안에 있었고 또한 이를 협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촌계의 리더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름사고 이후에 기존의 높은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오염원 제거 및 균등한 생계안정자금 분배 등을 통해서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 공유자원인 어촌계의 어업권으로 나온 피해배상금 분배문제가 주민간 민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주민갈등이 증폭되었다. 즉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서는 사회자본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조정자로서의 사회자본의 역할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A마을의 이러한 현상과는 다르게 B마을의 경우에는 사고이후 심각한 갈등상황 없이 주민관계가 복원되어 갔다. B마을의 피해배상은 개인의 사적 재산이 기초한 어선어업과 관광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A마을처럼 공유자원에 대한 피해배상금을 둘러싼 격렬한 갈등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관계가 회복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 사고 이후에 주민들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해삼축제를 협력적으로 7년여 동안 추진해왔고, 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마을의 활력을 도모했다. A마을과 같은 주민간 법적 갈등 없이 공동사업을 통해서 주민협력을 축적시켜왔다.

      둘째, 경제자본은 사고이전 어선어업과 관광업의 규모가 큰 B마을이 A마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었다. A마을 또한 굴양식어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자본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름유출사고 이후 두 마을 모두 경제자본이 위축되었다. 특히 A마을의 경우에는 지난 11년 동안 어선 수가 1/3수준으로 축소되고, 마을 앞 갯벌을 이용한 굴양식어업은 경제성이 낮은 바지락양식어업으로 생업활동이 전환된다.

      B마을은 5톤 이상의 어선어업과 관광업이 주된 생업활동으로 사고이후에도 먼 거리 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선어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관광업의 경우에는 사고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관광업의 특성상 외부의 경제적 상황에 의존해야 하고, 다른 관광지와 경쟁해야 하는 조건에 있다. 또한 펜션 및 민박 등 시설의 노후화는 관광의 매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본투자가 요구된다. 하지만 사고이후 B마을의 관광업은 경제자본의 축소로 시설에 재투자할 수 없었고 이는 곧 관광업의 위축으로 악순환 됐다.

      셋째, 인적자본은 개인이 보유한 경험과 능력으로 재난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다. 하지만 A마을과 B마을 모두 주민의 고령화와 건강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는 사고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피해대응에 대한 체념과 무력감을 보인다. 건강문제 역시 인적자본을 약화시켰다. 사고 이후 다수의 주민들은 모두 신체적 건강악화를 경험했고 심리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세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사회적 활동을 축소시키고 병원비 등으로 가계경제에 부담을 준다. 즉 사고이후의 계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사고이전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마을의 활력과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요인이다.

      이처럼 환경오염의 사회영향과 복구과정은 오염에 처한 공동체의 내외부적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오염공동체의 취약성과 복원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회자본은 주민들의 집단적 대응과 협력을 통해서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자본은 생계의 안정적인 물적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연구결과 알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경제자본은 개인과 집단, 공동체가 오염피해를 흡수하고 직접적으로 재난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다는 측면에서 복원력의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경제자본의 위축과 축소는 재난피해의 장기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성원들의 인적자본인 건강 및 고령화의 문제는 대응력과 변화를 도모할 수 없게 하는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재난에 대한 복원력은 교란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통해 재난이전의 상태보다 사회생태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피드백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복원력은 재난이후 학습을 통해서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1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피해공동체는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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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주요 심층면접대상자
          
            

            

          

          
            
              
                	구분
                	A마을
                	구분
                	B마을
              

            
            
              	순번
              	성별(연령)
              	주요경제활동(면접일)
              	순번
              	성별(연령)
              	주요경제활동(면접일)
            

            
              	1
              	남성(50대)
              	어업(2018년 12월 18일)
              	7
              	여성(60대)
              	어업(2019년 1월 9일)
            

            
              	2
              	남성(40대)
              	어업(2018년 12월 18일)
              	8
              	여성(60대)
              	어업(2019년 1월 9일)
            

            
              	3
              	남성(60대)
              	관광(2018년 12월 18일)
              	9
              	남성(60대)
              	기타(2019년 1월 9일)
            

            
              	4
              	남성(70대)
              	어업(2018년 12월 19일)
              	10
              	여성(70대)
              	무직(2019년 1월 9일)
            

            
              	5
              	남성(70대)
              	어업(2018년 12월 19일)
              	11
              	남성(80대)
              	무직(2019년 1월 10일)
            

            
              	6
              	여성(60대)
              	관광(2018년 12월 20일)
              	12
              	남성(60대)
              	기타(2019년 1월 10일)
            

          

          

        

        
          [부록 2] 설문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단위: 명, %)

            
            

          

          
            
              
                	변수
                	항목
                	A마을(%)
                	B마을(%)
              

            
            
              	성별
              	남성
              	26(49.1)
              	24(34.3)
            

            
              	여성
              	27(50.9)
              	46(65.7)
            

            
              	기술통계
              	N=53
              	N=70
            

            
              	연령
              	60세 미만
              	10(18.9)
              	9(12.9)
            

            
              	60대
              	14(26.4)
              	17(24.3)
            

            
              	70대
              	20(37.7)
              	25(35.7)
            

            
              	80세 이상
              	9(17.0)
              	19(27.1)
            

            
              	기술통계
              	N=53, M=69.4, S.D=9.6
              	N=70, M=71.3, S.D=11.3
            

            
              	가구구성
              	혼자
              	13(24.5)
              	22(31.4)
            

            
              	부부
              	30(56.6)
              	35(50.0)
            

            
              	부부+자녀
              	10(18.9)
              	13(18.6)
            

            
              	기술통계
              	N=53
              	N=70
            

            
              	거주기간
              	30년 미만
              	5(9.5)
              	22(31.4)
            

            
              	40~59년 미만
              	17(32.1)
              	22(31.4)
            

            
              	60년 이상
              	31(58.5)
              	26(37.1)
            

            
              	기술통계
              	N=53, M=61.1, S.D=17.2
              	N=70, M=51.4, S.D=22.0
            

          

          

        

      

    

    

  
    
      Notes
      
        1)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부선이 충돌하면서 1만 2,547킬로리터나 되는 막대한 양의 기름이 서해로 유출되었다.
      

      
        2)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김도균(2015) 참조.
      

      
        3) 여기서 마을은 행정의 가장 말단 단위인 행정리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자연마을이 해체된 농·어촌현실에서 행정리는 공간적 차원에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4) A마을과 B마을의 역사 및 사회경제, 생태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도균(2011, 96-100쪽) 참조.
      

      
        5) A마을의 지주식 굴 양식과정은 채묘, 단련, 수하, 양성, 수확 등 5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의 노동력과 노동 강도를 필요로 하다. 반면에 바지락 양식은 종패를 뿌리 후 자연적으로 성장하면 채취하여 판매하는 단순한 과정이다(김도균, 2015). A마을의 바지락 채취는 5월에서 11월 사이에 간조(干潮)시간을 활용해 채취 작업이 이루어지 때문에 굴 양식에 비하면 노동시간 및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6) 이와 반대로 갯벌에 돌을 집어넣어 돌에 붙을 굴을 채취하는 투석식이나 바지락 양식의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공동시설하고 공동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어장지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총유 개념이 잘 유지된다.
      

      
        7) 주민들 사이의 자발적인 중재노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도균(2015)년 참조바람.
      

      
        8)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11년…암 환자 늘고 우울증 여전(충남방송,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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